
1. 서  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해안침식 및 주거지역 침수 등의 재난을 경고하고 우

려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구환경 안정화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국의 해양정

책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이래 미국의 최근 행정부 3대에 걸친 해양정책에 관한 일부 참고자료

(CEQ, 2010; Ocean Policy Committee, 2019; DOI et al., 2021)를 통하여, 미국 해양정책의 비전, 임무, 수행전략 및 로드맵 

등에 나타난 핵심 단어와 이의 시간적인 변동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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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0년 이후 미국 정부의 연속 3대에 걸친 행정부 문서 일부에 나타난 핵심 단어를 통해 미국 해양정책의 최근 동향을 간략히 파악

하여 보았다. 많은 핵심 단어들은 3대의 행정부 사이에서 달라지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해양정책의 확고한 근간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각 행정부마다 특징있게 추진한 주요 정책 가운데, 2010년의 연안 및 해양 공간 계획

(CMSP), 2019년 해양지도 작성(Ocean Mapping), 2030년까지 영해 30% 보존이라는 2021년 목표 등에 대한 강조는 미국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부 3대에 걸쳐 나타난 미국 해양정책 주요 키워드의 장기적인 경향과 시사점은 

세계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미래 전망과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Recent trends in U.S. ocean policy were briefly reviewed through the keywords in the documents from the three consecutive 

administrative offices of U.S. government since 2010. Many keywords was unchanged since 2010 implying that the confirm 

foundation of US ocean policy is not easily shaken. Among the administration-specific main drivers, emphases on 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ning in 2010, Ocean Mapping in 2019, and the 2021 goal of conserving 30% by 2030 may profoundly affect the directions 

of U.S. ocean environment conservation policy. Decadal trends and implications in main key words of U.S. ocean policy as are 

reflected from the documents produced by the above three administrative offices were also shown to affect future perspectives of 

global ocean environment conservation policy as well as the corresponding Korean policies. 

Keywords: U.S. ocean policy, Korean ocean environment conservation, CMSP, Ocean Mapping, Conserving goal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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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관할의 외해, 연안 및 오대호(Ocean, Coasts, and the Great Lakes; OCL)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권고안을 작성할 최고기구로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IOP-TF;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09, June 17)를 지정하여, 그 최종 권고안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2017년에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

부에서는 2018년 6월의 대통령 행정명령(EO 13840;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8, June 22)에 따라 고위급 기관 

간 해양정책위원회(OPC; high-level interagency Ocean Policy Committee)를 설치하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해양정책 비

전이 실린 2021년 1월의 행정명령(EO 14008;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21, Feb. 01)에 따라 신설된 국가기후특

임팀(National Climate Task Force)에 2021년 5월 제출된 예비 보고서인 “Conserving and Restoring America the Beautiful 

(DOI et al., 2021)”에는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영토의 30%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단계별 권고사항과 함께, 특히, 

국토와 수권을 보존⋅복원하여 미국인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지역 주도의 10년 캠페인도 포함되어 있다. 

본 단보는 미국 해양정책의 거시적인 흐름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주요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변천 추세를 간략하게 살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행정부 3대에 걸친 해양정책에 관한 대표적인 일부 참고자료에 국한하여 추세를 분석

하였으며, 본고가 단보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추세 파악에 집중하였다. 더 나아

가, 최근 10여 년간의 3대 행정부 초기에 제시되었던 미국 해양정책의 큰 틀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전정책에 대

한 핵심 단어들과 이 단어들의 시간적 동향을 분석하여, 이런 단어들의 대한민국 해양환경 보전정책에 대한 영향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본  론

2.1 미국의 해양정책 동향과 관련 핵심 단어

2.1.1 미국의 해양정책 – 2010년(Interagency Ocean Policy TF의 최종 권고사항)

외해, 연안 및 오대호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대통령 각서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6월 12일에 대통령 각서(Memorandum)인 “외해, 연안 및 오대호에 대한 국

가 정책”(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National Policy for the Oceans, Our 

Coasts, And the Great Lakes”)을 통해, 외해 연안 및 오대호(Ocean, Coasts, and the Great Lakes; OCL)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권고안을 작성할 최고기구로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IOP-TF)를 신설하였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09, June 17). 이 각서는 정부 각 부처와 2004년 12월 17일의 행정명령(EO 13366;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04, Dec. 21)에 의한 Committee on Ocean Policy 대표 기관의 정책 담당급 대표들로 구성된 IOP-TF를 구성하

여 CEQ의 의장이 이끌어 가도록 하였다. 이는 2004년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 “EO 13366”에 담겨있는 정책 철학을 

존중해 가며 신설된 IOP-TF가 운영되도록 한 것으로, 행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국가해양 정책의 일관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 하겠다. 또한, 해양정책의 대상 영토를 “외해, 연안 및 오대호(OCL, Ocean, Coasts, and the 

Great Lakes)”로 규정한 것도 1980년에 해양영토에 오대호를 포함시킨 이래(미국 의회 Public Law 96-289 (2022), 

https://www. congress.gov/public-laws/96th-congress) 그 표현 문구나 철자도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다

시 보여주고 있다. 각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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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각서는 IOP-TF에게 90일 이내에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권고안의 작성을 주문하였다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09, June 17).

(가) OCL 생태계와 자원의 건강성을 보호, 유지, 복원을 보장하고, 대양 및 연안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해양

유산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응형 관리 방안을 제공하며, 국가안보 및 외교 정

책적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의 정책으로, 권고사항은 OCL에 대한 국가의 청지기적 책임을 지지하고 책무성을 보장하

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반영된 국제관습법을 비롯한 관련 국제법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나) OCL에 대한 국가적 청지기 역할의 개선 노력에 대한 정책조정을 위한 국가적 체계구조로, 이는 연방, 주, 토착 사회, 지방 

당국을 아우르는 정책조정 및 상호협동 체계를 포함한다. 

(다) OCL에 국가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추구해야 할 일련의 목표를 찾아내어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실행전략이다.

(2) 이 각서는 IOP-TF에게 180일 이내에 효과적인 연안 및 해양 공간계획(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ning)을 위한 

체계구조의 권고를 주문하였다. 이 체계구조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생태계 기반 접근으로, 환경보전, 경제활동, 사

용자 이해상충 및 OCL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같은 현안을 국제법과 일관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09, June 17).

위 각서에 나타난 핵심 단어 가운데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되는 것으로 OCL 관련 사항(OCL 생태계와 자원, OCL 자원, 건

강성의 보호 유지 복원, 경제적 지속성, 해양유산 보존, 기후변화, 적응형 관리 방안, OCL에 대한 국가의 청지기적 책임과 책

무성, 법적 조화성 및 일관성)과 청지기적 책무성 관련 사항(청지기 역할 개선을 위한 정책조정, 국가체계 구조 간 상호협동, 

목표의 구체화 및 우선순위 지정) 등의 10여 개가 주목된다.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의 최종 권고사항(보고서)

이 최종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는 해양환경 보전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해

양정책에서 해양환경 보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가늠하게 해준다.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간추려 본 최종 권고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2009년 6월 12일에 오바마 대통령 각서에 따라 24명의 고위급 공무원으로 IOP-TF가 구성되었고 CEQ 의장이 이끌었다

(CEQ, 2010). 대통령은 IOP-TF에게 건강하고 복원력을 가진, 지속가능한 OCL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권고사

항을 작성하게 하였으며(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09, June 17), 그 결과로 “Final Recommendations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를 제출하였다(CEQ, 2010).

(1) 국가 해양(OCL) 정책의 목적

(가)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OCL – 가용한 최고의 과학과 지식 활용

(나) 안전하고 생산적인 OCL – 사회적, 문화적, 여가적, 역사적 가치를 포함한 국가의 해양유산 존중 및 보존 

(다) 잘 알고 소중히 여기는 OCL – OCL에 대한 과학지식 제고 및 OCL 가치의 대중적 이해 증진

(2) 구현전략(Implementation Strategy, 9대 우선 목표)

(가) 구현 방식

① 생태계 기반 관리

② 연안-해양 공간계획(CMSP)

③ 정책결정의 공지와 이해 증진

④ 조정 및 지원



214 ∙ ｢The S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Vol. 27, No. 4, 2022

(나) 특별한 강조점

⑤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에 대한 탄성력과 적응

⑥ 지역적인 생태계 보호 및 복원

⑦ 수질관리와 육상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⑧ 북극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비

⑨ OCL에 대한 관측, 맵핑 및 관련 체계 구축

(3) 국가 연안 및 해양 공간계획(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ning, CMSP)의 목표

(가) 경제, 통상, 여가, 보전, 안보, 국민건강, 안정 및 복지 등을 아우르는 OCL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확실하고, 효율적이

며, 생산적인 이용을 뒷받침한다.

(나) 국가의 OCL 자원을 보호, 유지, 회복시키며, 회복력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태

계를 보장한다. 

(다) OCL을 일반대중이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유지한다.

(라) 이용과 이로 인한 갈등 및 환경충격 등의 부정적 측면이 서로 양립하도록 적극 촉진한다.

(마) 엄격하고 원칙적이며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및 규제 과정을 개선한다.

(바) OCL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위한 계획 수립에서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사) 관계기관 간, 정부 간, 그리고 국제적인 의사소통과 협업을 강화한다. 

앞서 언급한 2009년 6월 12일의 대통령 각서에서 나타난 주요 핵심 단어를 제외하더라도, 위 최종 권고안에는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보다 구체화된 더 많은 핵심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즉, OCL 정책의 목적 관련(최고의 과학과 지식, 대중적 이

해, 회복력과 건강성, 안전성, 생산성), 9대 우선목표 관련(생태계 기반 관리, 연안-해양 공간계획(CMSP), 상호협동 절차, 해

양산성화, OCL의 기후변화 탄력성, 국민 활동과 수질관리의 균형, 북극의 변화, 해양관측 및 매핑), 그리고 CMSP의 목표 관

련(OCL의 합리적 이용, 생태계 서비스 지속성 보장, 국민의 OCL 접근 및 향유, 부작용과 이용성의 양립, 의사결정의 합리성, 

신규투자 계획의 실용성 제고, 부처간의 협업) 등의 핵심 단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외해, 연안 및 오대호의 청지기적 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

위의 IOP-TF가 권고한 정책들(CEQ, 2010)을 오바마 행정부가 이행하려는 조치로서, 오바마 대통령은 “Stewardship of 

the Ocean, Our Coasts, and the Great Lakes”(“외해, 연안 및 오대호의 청지기적 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3547;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0, July 22)을 2010년 7월 19일에 발표하였다. 최종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이 

행정명령(EO 13547)에도 해양환경 보전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간추

려 본 행정명령(EO 13547)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OCL은 일자리, 식량, 에너지자원, 생태계 서비스, 여가, 관광산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 군대의 범지구적인 이동성 및 세계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명령은 IOP-TF의 권고사항을 채택하며,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의 지도에 따라 이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 명령은 또한, 기존의 연방 및 하위 지역 단위의 의사결정 

및 계획 절차에 기반하여 개선된, 연안-해양 공간계획(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ning, CMSP)의 개발을 뒷받침한다. 

(2)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의 신설로, CEQ 의장과 OSTP 국장이 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IOP-TF의 

최종 권고안에 정의된 바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운영된다.

(3)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는 18명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조정 위원회(Governance Coordinating 

Committee)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표자들을 포함시킨 소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다. 

(4) 지역자문위원회(Regional Advisory Committees)의 신설로, 이 자문위원회는 IOP-TF가 권고한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

역 연안 및 해양 공간계획의 개발에 대해 지역 계획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EO 13547).

“외해, 연안 및 오대호의 청지기적 관리”에 대한 행정명령(EO 13547)에 나타난 추가적인 핵심 단어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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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 CEQ 의장과 OSTP 국장 중심, 거버넌스 조정 위원회(Governance Coordinating 

Committee), 지역자문위원회(Regional Advisory Committees) 등의 정책 구현을 위해 신설된 핵심적인 정책추진 조직들이다. 

2.1.2 미국의 해양정책 – 2019년(해양과학기술 파트너십 관련 정상회의)

NSTC 보고서 “Science and Technology for America’s Oceans: A Decadal Vision”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 이후에 10년(2018-2028) 구상을 담은 “Science and Technology for America’s 

Oceans: A Decadal Vision”이라는 보고서(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이하 NSTC, 2018)가 11월에 발표되

었는데, 이 보고서는 2007년의 10년 구상 보고서(NSTC, 2007)에 이은 두 번째의 것이었다. 이 역시 10년 전인 조지 부시 행

정부의 해양정책 10년 구상을 담았던 보고서(NSTC, 2007)를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행정부 간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공통적인 인식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할 것이다. 즉, 두 보고서 모두 NSTC 주관으로 작성되었으며, 

목차를 포함한 주요 골격의 공통점이 매우 많아 해양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NSTC, 2007; 2018).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간추려 본 2018년의 NSTC 보고서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이 2018년도 보고서(NSTC,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에는 향후 10년간의 목표로

서 아래의 5가지가 제시되었다.

(1) 대양 및 지구 시스템의 이해

(2) 경제적 번영의 증진

(3) 외해 안전의 확보

(4) 인류 건강의 보호

(5) 회복력이 있는 해안공동체의 발전

더불어, 이 10년 비전 보고서에 해양 연구 및 기술 분야에서 시급한 국제경쟁 요소로 다음의 5가지를 포함시켰다(NSTC, 2018).

(1) 지구시스템 과학에서 빅데이터 접근방식의 완벽한 통합

(2) 모니터링과 예측모델링 능력의 획기적 진보

(3) 정책결정 수단으로서 데이터 통합의 향상

(4) 해양탐사와 해양의 특성 파악에 대한 지원

(5) 해양탐사와 해양의 특성 파악에 대한 지원

2018년 NSTC 보고서의 5대 목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핵심 단어 가운데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대양, 지구시스

템, 외해 안전, 인류 건강, 회복력, 해안 공동체 등이 있다. 시급한 국제경쟁 5대 요소로서 지구시스템 과학, 빅데이터 접근방식, 

데이터 통합, 정책결정 수단인 데이터, 해양탐사 지원, 해양특성 연구 지원, 기술 분야 간 파트너십 등의 핵심 단어가 돋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EO 13840(2018, June 22)과 새로운 해양정책 

2017년 1월에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양정책은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

로 조정되었다. 우선, 해양정책에 관한 행정명령의 제목이 “미국의 경제, 안보 및 환경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해양정책”으

로서(Executive Order 13840, June 22 2018), 직전 행정부 오바마 대통령의 해양정책 행정명령(EO 13547, July 22 2010)의 

제목인 “외해, 연안 및 오대호의 청지기적 관리”와 대조된다. 해양의 경제적 이용을 중시하는 EO 13840은 직전 행정부의 해

양정책 기조와 정책이행을 위한 체계와 수단들을 이 명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Blackwelder, 

2020). 이러한 변화를 촉발한 EO 13840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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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Order 13840의 목적: 

(1) OCL (Ocean, Coasts, and the Great Lakes)은 미국의 경제, 안보, 국제경쟁력, 복지의 근간이다. 

(2) 해양자료와 정보에 대한 공개적 접근성의 개선, 해양-관련 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기관 간 조정 및 해양 산업체, 과학 및 기술 커뮤

니티 및 기타 해양 이해당사자와 연대 등을 통해, 이 명령은 이러한 국가적 혜택 및 기타의 혜택을 유지하고 증진하게 될 것이다. 

(3) 본 명령은 국익의 증진을 위해, 지역적 해양 파트너십에 국가 안보적 이익과 법적 권한에 부합하고 일치되는 범위에서 연방정

부 참여의 수요를 인지하고 지원할 것이다.

Executive Order 13840의 정책:

(1) OCL의 효과적인 관리를 확고히 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경제적, 안보적, 환경적 혜택을 준비하기 위해, 집행부서와 

기관의 해양-관련 사안에 대한 활동을 조정한다. 

(2) 미국 군대를 포함한 미국 기관들의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계속하여 촉진한다.

(3) 적용할 수 있는 국내법 또는 관습적인 국제법을 포함한 국제법과 합치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4) 연안 커뮤니티의 경제성장을 수월하게 하고 해양 산업을 촉진함으로써, 수백만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

키며, 식량을 생산하고, 미국 화물을 수송하며, 여가의 기회를 확장해주며,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5) 연방의 규제나 관리 결정이 OCL의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가로막지 않도록 보장한다.

(6) 해양 산업계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해양-관련 가용한 최고의 과학 및 지식의 획득, 배포 및 사용 체계를 현대화한다.

(7) 연방, 주, 부족 및 지방 정부, 해양 산업, 해양과학 및 기술 커뮤니티, 기타 해양 이해당사자 및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에 해당 

법률에 따라 해양 관련 문제에 관한 조정, 협의 및 협력을 적절하게 촉진한다.

Executive Order 13840의 기관 간 조정 기구:

(1) 해양 관련 문제에 대한 연방 기관의 적절한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 간 해양 정책 위원회(interagency Ocean Policy 

Committee)를 설치한다.

2018년 6월의 행정명령 EO 13840의 목적 부분에는 기관 간 해양정책위원회(interagency Ocean Policy Committee), 

OCL, 경제, 안보, 국제경쟁력, 해양 자료와 정보, 기관 간 조정, 해양 이해당사자와 연대, 해양의 국가적 혜택, 해양 파트너십, 

연방정부 참여 등의 핵심 단어가 주목된다. 이는 연방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국익 및 경제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는 정책

적 의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O 13840의 정책 부분에 나타난 추가적인 핵심 단어에는 합법적인 해양 이용, 권리 및 

관할권 행사, 연안 커뮤니티의 경제성장, 해양산업 촉진, 연방의 규제 완화와 해양이용, 해양 관련 과학 및 지식, 전방위적 조

정 협의 및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위급 기관 간 해양정책위원회(OPC)와 해양과학기술 백악관 정상회의(Ocean S&T Summit)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EO 13840에 따라 설치된 고위급 기관 간 해양정책위원회(OPC; high-level interagency Ocean 

Policy Committee) 및 이 위원회의 사업을 통해 개최된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와 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 공동 주관의 해양과학 기술에 관한 백악관 정상회의(Ocean S&T Summit) 등을 

시작으로, 해양 정책 및 현안 사업 등에서 분야 간 파트너십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구하였다(Vizcarra 

and Bloomer, 2019). 다음은 2019년 11월의 해양과학 기술에 관한 백악관 정상회의(Ocean S&T Summit) 요약보고서

(Ocean Policy Committee, 2019)의 요점이다.

해양 현안과 관련된 연방의 조치들을 조정하기 위해, 2018년 6월 19일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EO 13840;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8, June 22)에 따라 설치된 고위급 기관 간 해양정책위원회(약칭, OPC; high-level interagency 

Ocean Policy Committee)는 해양 연구 및 기술 분야의 필요사항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방정부의 연구 투자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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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과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해양 공동체들과 참여⋅협력하게 되었다. 해양과학 기술에 있어 파트너

십을 최우선으로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OPC는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 OSTP와 CEQ 공동 주관의 해양과학 기술에 

관한 백악관 정상회의(Ocean S&T Summit)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와 전문가 100여 명에게 분야 간 파트너십의 

기회를 찾아내도록 하였다(Ocean Policy Committee, 2019).

이 정상회의의 핵심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미국은 해양과학 기술 분야에서 과감한 혁신이 요구되는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2) 학계, 자선단체, 민간 부문 및 정부를 아우르는 파트너십은 해양과학 기술 발전의 요체이다. 

(3) 해양과학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위한 협동적이고 역동적인 전략으로 국가적 노력을 통합, 집중하며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해양과학 기술 정상회의(Ocean S&T Summit) 요약보고서(Ocean Policy Committee, 2019)에 추가된 핵심 단어는 해양

과학기술정상회의(Ocean S&T Summit), 우선순위, 효율성 극대화, 과감한 혁신, 새 시대 견인, 국가 전략적 파트너십, 통합

과 집중 등이 있다.

해양지도 작성 대통령 각서(Memorandum on Ocean Mapping)

이 정상회의(Ocean S&T Summit)의 핵심 결과(Ocean Policy Committee, 2019)를 반영하여, 2019년 11월 19일에는 트

럼프 대통령 각서(Memorandum)인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과 해안선 및 알래스카 근해의 해양지도 작성”(“Ocean 

Mapping of the United State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Shoreline and Nearshore of Alaska”, 약칭 Memorandum 

on Ocean Mapping 또는 해양지도 각서)이 발표되었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9, Nov. 22).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각서에는 해양과학 기술에 관한 백악관 정상회의(Ocean S&T Summit)에서 논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아래 4

개의 정책적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Ocean Policy Committee, 2019).

(1) 해양지도 작성, 탐사 및 특성 파악을 통해 미래 번영, 보건 및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다. 해양자료와 해양정보는 통상, 해산물 생산, 수산업, 연안의 회복력, 에너지 생산, 여가 산업, 환경보호, 국가안보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런 활동은 매년 3000억불 이상의 경제활동, 300만개의 일자리, 1290억불의 급여 창출에 기여한다. 극역과 아극

역 그리고 알래스카 연안역을 포함하여 미국의 EEZ을 탐사하고, 지도화하며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해양의 보전, 관리, 균형 잡

힌 이용 등을 지원할 것이다. 

(2) 해양지도 적성 정책은 국가 자원을 이해하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 필수적이다. OPC는 이에 필요한 국가전략 개

발 업무 및 국내 기관과 국외 정부 조직들 간의 협동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향후 180일 안에 OPC는 미국 EEZ의 해양 지도작

성, EEZ 내의 최우선 지역 판별, 판별한 최우선 지역의 탐사 및 특성 파악 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제안해야 한다. 

(3) 향후 180일 안에 NOAA 청장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알래스카 해안 및 연안역의 해양지도 작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OPC에 제안해야 한다. 

(4) 해양 지도작성에 필요한 행정조치의 효율화를 위해, 향후 180일 안에 OPC는 해양탐사, 지도작성, 특성 파악 등의 활동에 대한 

허가 및 승인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회 요소를 식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위원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2019년 11월의 해양지도 각서 중의 추가적인 핵심 단어 가운데 주목되는 것으로는 해양지도 작성, 해양특성 파악, 과감한 

행동, 극역 및 아극역 탐사 및 지도화, 국가자원의 이해, 단계적 전략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조치 등의 구체적이고도 수행 중

심의 전략을 반영하는 행동성 단어들이다.

2.1.3 미국의 해양정책 – 2021년(아름다운 미국을 보존하고 복원하자)

대통령 행정명령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27일에 범정부적 노력으로 기후변화에 맞서고, 미국 경제를 청정에너지로 재충전하며,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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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국내외의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4008;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21, Feb. 01)인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를 발표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구조 건설 및 환경정의의 보장 등 직전 행정부 정책의 강조점과는 다소 차별성이 

있는 변화된 정책의 천명이라 할 것이다(Bryan and Smith, 2021). 이 행정명령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EO 14008).

(1) 기후 위기를 미국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의 중심에 둔다. 

이를 위해, 국제역량을 강화하고, 대통령 기후 특사직(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2016년 9월 21일 대통령 각서(Climate Change and National Security)를 복위한다. 북극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 

대상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우선 추진한다.

(2) 기후 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에 착수한다. 

이로써, 기후변화에 맞서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기반구조를 건설하고, 2050년까지 탄소방출 순제로(Net 

Zero) 국가가 되게 한다. 과학계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며, 국가의 능력을 최대한 조직화하고 전개하여 기후 위기에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후정책을 담당할 White House 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 (Climate Policy Office, 기후정책

실)과 기후 위기 맞서는 범정부적 접근을 위한 조직의 편성과 전개를 촉진할 National Climate Task Force (국가 기후 특임

팀)를 신설한다. 

(가)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구매력, 부동산 및 자산의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지속가능한 경제의 기반구조를 건설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한다.

(다) 환경보전, 농업, 재조림을 진전시켜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한다. 특히, 2030년까지 국토와 영해의 최소한 30%를 보전하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한다.

(라) 에너지 종사자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oal and Power 

Plant Communities and Economic Revitalization(석탄 및 발전소 공동체와 경제 활성화에 관한 기관 간 실무그룹)을 설치한다.

(마) 환경정의를 보장하여 경제발전의 기회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1994년 2월 11일의 행정명령(EO 12898;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1994, Feb. 16)을 수정하여 White House Environmental Justice Interagency Council(약칭, Interagency Council)를 설

치하며, 환경보호청(EPA) 안에 White House 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Council(약칭, Advisory Council)를 둔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Office of Climate Change and Health Equity(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실)을 신설하고, 격년 위원회인 Health 

Care System Readiness Advisory Council과 실무그룹인 Interagency Working Group to Decrease Risk of Climate Change to 

Children, th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Vulnerable을 둔다. 

2021년 1월의 행정명령 EO 14008에 나타난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다. 선언적인 차원의 조항인 (1)조에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 국가적 중대 사안, 외교 안보의 중심, 국제역량 강화, 기후 특사, 2016년 각서 복원 등이 주목할 만하다. 범정부적 접근

에 관한 (2)조에서는 국토-수권-외해, 2030까지 30% 보전,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기반구조, 탄소방출 순제로, 과학 중시, 

기후정책실, 국가 기후 특임팀, 연방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환경보전, 재조림, 에너지 종사자 공동체, 환경정의의 보장 등과 

같은 실천성 핵심 단어가 많았다.

National Climate Task Force 보고서, “Conserving and Restoring America the Beautiful”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EO 14008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로 신설된 국가 기후 특임팀

(National Climate Task Force)에 같은 행정명령 216조에 따라 2021년 5월 6일 예비 보고서인 “Conserving and Restoring 

America the Beautiful”(DOI et al., 2021)이 제출되었다, 이에는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영토의 30%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단계별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민이 의존하는 국토와 수권을 보존⋅복원하고 미국인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지역 주도의 10년 캠페인을 권고하고 있다(DOI et al., 2021). 이는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s)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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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인류의 웰빙 달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력과 자연접근 공정성을 개선하려는 거대 정책적 측면

을 포함하고 있다(Sullivan-Stack et al., 2022). 이 보고서(DOI et al., 2021)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EO 14008에 나타난 국토와 수권의 역할에 대한 비젼 

(가) 연방정부는 더 많은 국민에게 좋은 보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배로운 자연을 보호하고, 재조림(reforestation)을 증대시

키며, 여가적 접근을 늘리고, 산불 및 폭풍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킨다. 

(나) 토양, 풀, 나무, 기타 식생이 지속적으로 생물생산품과 연료를 공급하는 한편 탄소를 저장하고, 온실기체 방출을 저감하는 등 

기후 위기에 대처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국 농부, 목축업자, 산림지주 등이 이에 대한 뒷받침을 감당하고 있다. 

(다) 연안 커뮤니티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취약한 해안선을 보호하고, 탄소를 저장

하며, 생물다양성과 수산자원을 뒷받침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습지, 해초장(sea 

grasses), 산호초 및 굴초(oyster reef), 홍수림 및 거대 해중림(mangrove and kelp forests) 등의 연안생태계를 보호하고 복

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아름다운 미국을 보전하고 회복하기 위한 지역 주도 노력의 8대 원칙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보전전략은 국토와 수권을 잘 알고, 거기에 살며, 일하고, 보살피는 가족들과 커뮤니티들의 우

선 사항과 필요, 그리고 그들의 식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과학은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30년까지 국토와 국

내 수권의 최소한 30%를 보전한다는 목표를 위하여, 10년간의 국가적 보전 노력을 경주할 때에, 다음의 8대 원칙에 충실하

여야 한다. 

원칙 1. 보전을 위해 협동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라(Great American Outdoors Act). 

원칙 2.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영토와 수권을 보전하라. 전 국민의 공동 이익을 위한 농부, 목축업자, 산림지주, 어

민, 수렵인, 농촌공동체, 토착부족 공동체 등의 현저한 기여를 인지하고 격려해야 한다. 

원칙 3. 지역 주도의 지역 중심으로 설계된 보전 활동을 지원하라. 연방정부는 지역공동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역의 우

선순위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라. 

원칙 4. 토착부족 공동체의 주권을 존중하고, 우선적 필요사항을 지원하라. American Indian, Alaska Native, Native Hawaiian, 

및 Indigenous leaders 들의 필요사항과 전통을 유지하라.

원칙 5. 직업을 창출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지원하는 보전 및 복원 접근법을 추구하라. 

원칙 6.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사유지 지주 및 어민들의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지원하라.

원칙 7. 과학을 지침으로 삼아라. 기후변화, 탄소 저장(국토와 외해), 생물다양성 손실, 생태계 서비스, 야생동물 이동, 오염 등

의 문제에 당면하여, 과학지식 및 전통지식을 조화롭게 활용하라.

원칙 8. 현재의 수단과 전략 위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유연성과 적응성을 강조하라(예: 변화하는 기후, 바뀌는 핵심 쟁점, 새로

운 과학 등에 맞추어지도록 돕는 적응적 관리방식)

(3) 보전 과업의 진척도 측정

보전의 진척도를 측정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2가지 보완 단계를 권고하였다. 

(가) 보전 및 관리 노력, 아틀라스 발간(American Conservation and Stewardship Atlas): 이미 보전상태이거나 회복상태인 국토 

및 수권에 관한 기반 정보를 발전시키고 추적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범 기구적 전문가 워킹 그룹을 창립하여 American 

Conservation and Stewardship Atlas를 구성하고 발간하여야 한다. 

(나) America the Beautiful 업데이트: 내무부가 농업부, NOAA를 통한 통상부 및 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매년, 

공개되는 보고서인 America the Beautiful을 발행한다. 첫 보고서는 2021년 말에 공개된다. 

국가기후특임팀(National Climate Task Force)에 제출된 예비 보고서인 “Conserving and Restoring America the 

Beautiful”(DOI et al., 2021)에 나타난 추가적인 핵심 단어로는 탄소저장력, 온실기체 저감력, 연안 커뮤니티, 기후변화 완

화, 복원력, 해안선 보호, 습지, 해초장, 산호초 및 굴초, 홍수림 및 해중림 등이 보고서의 “1) 바이든 행정부의 국토와 수권의 

역할에 대한 비젼” 부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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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 지역 주도 노력의 8대 원칙” 부분에는 커뮤니티들의 우선 사항, 커뮤니티들의 식견 반영, 2030까지 30% 보전, 원

칙에 충실, 포괄적 접근, 모든 국민의 이익, 지역 주도의 지역 중심, 균형있는 지역의 우선순위, 토착부족 공동체의 주권 존중, 

직업 창출, 건강한 공동체, 사유재산권 존중, 과학지식 기반, 과학지식 기반, 전통지식 활용, 유연성과 적응성 등의 순리적, 자

치적, 인간 존중적 면모를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많다. 

성과관리 측면에서, “3) 보전과업의 진척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분야”에는 아틀라스 발간, 보전상태, 회복상태, 기반 

정보 추적, 연례 공개보고서 발간 등의 성과 확인을 위한 핵심 단어를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보고서의 끝 부분인 “이 캠페인의 

초기 주안점과 진척을 위한 권고사항”에서도 외해와 오대호의 자원, 지렛대 역할, 보전 자원자 인센티브 등의 핵심 단어가 추

가적으로 확인되었다.

2.2. 미국의 해양환경 보전정책 관련 핵심 단어의 일관성과 변동성

현재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한 미국의 최근 3대 행정부 초기에 제시되었던 해양정책의 큰 틀 안에서 발견되는 해양환경 보

전정책에 대한 핵심 단어들과 이 단어들의 시간적 경향성을 추적하여, 미국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일관성과 시간적 변동성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부별로 중요한 초기의 해양정책 자료 2-4 개씩을 선택하였다. 제 2.1. 절에서 이들 자료 각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고, 제 2.2. 절에서는 요약한 내용 각각을 바탕으로 환경보전 정책과 관련되는 핵심 단어를 저자의 주관에 따라 선정

하였다. 선정된 모든 핵심 단어를 행정부별로 따로 모은 다음, 해양정책 구현을 위한 5대 세부 목적 유형(해양영토 이용/보전, 

과학기술, 대국민 서비스, 정책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행정부 관련 조직 등 5가지)을 저자의 주관으로 설정하고, 이 유형에 따

라 핵심 단어를 세분하여 한 개의 종합적인 표를 작성하였다(Table 1). 

그 결과, 각 행정부별로 특징적인 지향점을 시사하는 핵심 단어 군이 있어, 각 행정부의 해양정책 철학 또는 접근법의 미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세부 목적 유형에 따라 세분된 동일 유형에 속하는 핵심 단어들 사이에는, 3대 행정부를 통해 일

관성이 높은 유형(예, 해양영토 이용/보전, 정책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등)과 행정부 간에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는 유형(예, 대

국민 서비스, 행정부 관련 조직 등)등이 있어 대조를 이루었다(Table 1).

2.2.1 해양영토 이용/보전 관련 핵심 단어(Table 1의 1항)

1980년 6월 미국 하원의 법안(H.R. 6614)이 공법 96-289로 통과되면서(미국 의회 Public Law 96-289 (2022), https://www. 

congress.gov/public-laws/96th-congress), 해양정책의 대상이 되는 해양영토에 오대호가 포함되었다. 오바마 및 트럼프 행

정부 자료의 핵심 단어 가운데, “외해, 연안 및 오대호(OCL, Ocean, Coasts, and the Great Lakes)”로 동일한 문구로 표기된 

것은 1980년 이래 해양영토 정책의 일관성을 반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자료에 나타난 핵심 단어에는 수권 및 외

해(waters and oceans), 해양과 오대호 자원(marine and Great Lakes resourc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관리 및 정책 담당 기관의 하나인 NOAA에서도 스스로가 ‘외해, 연안 및 오대호’에 대한 관측, 측정, 평가, 보호 및 관

리의 국가적 선봉임을 자처하는 등(NOAA, 2022)의 역시 동일한 문구로 표기된 해양영토에 관한 국가기관의 명확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해양영토를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국가자원의 합리적 이용 등의 공통적인 인식이 위 

3대 행정부에 걸쳐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특색이 있는 점으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해양영토 자체의 탄력성

과 건강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용에 강조점을 두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국익중심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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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쟁력 제고를 우선시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소위, ‘2030년까지 최소 30% 보전’(‘conserving at least 30 percent 

of our lands and waters by 2030’ 또는 ‘30x30 policy initiative’; DOI et al. 2021)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중심으로 두

고 국가적 중대사안 차원에서 강조하였다. 

2.2.2 정책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관련 핵심 단어(Table 1의 4항)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부 차원의 노력이 돋보이는 핵심 단어(예, 우선 순위, 기관간 조정, 통합과 집중, 이해당사

자 존중 등)들이, 비록 철자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3대 행정부에 걸쳐 동일한 맥락으로 포함되어 있어 변치않는 정

책 기조의 일관성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행정부 간 서로 다른 특색이 있어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정책추진의 합리성, 청지기성, 법적 

Table 1. Selected keywords from the ocean policy documents in early years in each of the three most recent administrations of 

the United States

Obama 대통령(2009-2016) Trump 대통령(2017-2020) Biden 대통령(2021-)

1. 해양영토 이용/보전

OCL (Ocean, Coasts, and the Great Lakes), 

OCL의 기후변화 탄력성, OCL의 합리적 

이용, 건강성의 보호 유지 복원, 회복력과 

건강성

OCL (Ocean, Coasts, and the Great Lakes), 대양, 

국가 자원의 이해, 국제경쟁력, 해양의 국

가적 혜택, 회복력, 새 시대 견인

국토, 수권, 외해(lands, waters, oceans), 해

양과 오대호 자원 (marine and Great Lakes 

resources), 2030까지 최소 30% 보전, 국가

적 중대 사안, 국제역량 강화, 기후변화 완

화, 복원력

2. 해양과학기술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적응형 관리방

안, OCL 자원, 최고의 과학과 지식, 대중적 

이해, 북극의 변화, 생산성, 생태계 기반 관

리, 생태계 서비스 지속성 보장, 생태계와 

자원, 연안 해양 공간계획 (CMSP), 해양관

측 및 매핑, 해양 산성화, 해양유산 보존

기후에서의 변화 (changes in climate), 극

역 및 아극역 탐사 및 매핑, 데이터 통합, 

정책결정 수단인 데이터, 지구시스템 과

학, 해양 관련 과학 및 지식, 해양자료-정

보, 해양탐사 지원, 해양특성 연구 지원, 해

양특성파악, 해양지도 작성 (Ocean 

Mapping)

기후위기, 기후변화, 과학 중시, 북극, 과학

지식 기반, 기반정보추적, 보전상태, 회복상

태, 산호초 및 굴초, 습지, 아틀라스 발간, 온

실기체저감력, 재조림, 전통 지식 활용, 탄소

방출 순제로, 탄소저장력, 해안선 보호, 해초

장, 홍수림 및 해중림, 환경보전, (climate 

change)

3. 대국민 서비스

경제적 지속성, 국가의 청지기적 책임, 국

민 활동과 수질관리의 균형, 국민의 OCL 

접근 및 향유, 안전성

경제, 안보, 연안 커뮤니티의 경제성장, 인

류 건강, 합법적 해양 이용, 해안 공동체, 

해양산업 촉진, 해양안전

국민의 이익, 사유재산권존중, 건강한 공동

체, 에너지 종사 공동체, 연안커뮤니티, 일자

리 창출, 토착 부족, 공동체의 주권 존중, 환

경정의의 보장 

4. 정책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국가체계 구조 간 상호협동, 목표의 구체

화, 법적 조화성 및 일관성, 부작용과 이용

성의 양립, 부처간의 협업, 의사결정의 합

리성, 상호협동 절차, 신규투자 계획의 실

용성 제고, 우선순위 지정, 청지기 역할 개

선을 위한 정책조정, 핵심적인 정책추진 

조직

국가전략적 파트너십, 해양 파트너십, 기

술분야 파트너십, 과감한 행동, 과감한 혁

신, 권리 및 관할권 행사, 기관 간 조정, 빅

데이터 접근방식, 연방의 규제완화와 해양

이용, 연방정부 참여, 우선순위, 조정 협의 

협력, 통합과 집중, 이해당사자와 연대

균형있는 지역의 우선순위, 연례 공개보고

서 발간, 연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외교 안

보의 중심, 원칙에 충실, 유연성과 적응성, 

지속가능한 기반구조, 지역 주도의 지역 중

심, 직업 창출, 커뮤니티들의 요구 및 식견 

반영, 포괄적 접근, 보전 자원자 인센티브, 

지렛대 정책

5. 행정부 관련 조직

거버넌스조정위원회 

(Governance Coordinating Committee), 

국가해양위원회 (National Ocean Council), 

지역자문위원회 (Regional Advisory Committees)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기관간해양정책위원회 (interagency Ocean 

Policy Committee), 해양과학기술 정상회의 

(Ocean S&T Summit)

국가기후특임팀(National Climate Task Force),

기후특사 (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

기후정책실 (Climate Polic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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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성 등을 강조하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과감한 혁신과 파트너십을 통한 국익창출에 우선을 둔 반면, 바이든 행정부에

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유연성 있는 지역 주도의 정책 구현을 중시하고 매년 정책추진 공개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였다

(DOI et al. 2021).

2.2.3 해양과학 기술 관련 핵심 단어(Table 1의 2항)

해양과학 기술과 관련된 핵심 단어 가운데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의 자료에 나타나나, 트럼

프 행정부의 자료에서는 기후에서의 변화(changes in climate)라는 단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여(Table 2의 1항) 기후변화의 개

념과는 다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Contipelli, 2017).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자료에서 눈에 띄는 핵심 단어의 하나인 기후위기(climate crisis)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의 

해결을 미국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의 중심에 두고(EO 14008;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21, Feb. 01), 2030년까지 

해양을 포함한 미국 영토의 최소한 30% 이상을 보전할 것이며(EO 14008),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추구 및 환경정의 보장 

등의 정책 효과를 거두겠다는 등, 직전 행정부와 차별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Bryan and Smith, 2021).

해양과학 기술 관련 핵심 단어들 가운데, 뚜렷한 일관성이 분명한 ‘해양과학’ 세부 분야의 단어로는 과학, 지식, 해양시스템 

및 특성 대한 이해 등이라 할 수 있다(Table 2의 4항). 과학을 중시하는 미국적 전통에서는 과학지식 기반의 해양정책 관련 결정

은 당연시될 뿐만 아니라, 이는 해양국가(NSTC, 2013)를 표방해 온 나라의 매우 강력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라 할 것이다. 

‘관리기술’ 세부 분야의 핵심 단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생태계 기능 중시 정책(생태계 서비스 지속성, 생태계 기반 관

리 등), 바이든 행정부의 생태계 회복 중심 정책(보전-회복 상태, 재조림, 해안선 보호 등) 등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원의 우선 이용을 강조하는 정책의 일면이 엿보이는 해양지도, 데이터 통합,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등의 핵심 단어 등이 

나타났다 (Table 2의 3항, Table 2의 5항). 관리 기술과 관련된 대표 사업에서는 행정부에 따른 변동성이 주목되었다. 즉, 극

역 및 아극역 탐사 및 매핑, 해양지도 작성 등 가용 자원을 중시하는 사업을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는 생태계의 기능을 중시하

는 연안-해양 공간 계획(CMSP), 해양관측 및 매핑 등을 제시한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라진 정책을 반영하였다. 생태계 회복

Table 2. Trend of changes in keywords on ‘Ocean Science & Technology’ from the ocean policy documents along the three 

most recent administrations of the United States

2. 해양과학기술

Obama 대통령 (2009-2016) Trump 대통령 (2017-2020) Biden 대통령 (2021-)

1. 기후변화 기후변화 (climate change) 기후에서의 변화 (changes in climate) 기후변화 (climate change), 

기후위기 (climate crisis)

2. 극역 북극의 변화 극역 및 아극역 탐사 및 매핑 북극

3. 관리기술 적응형 관리방안, 생태계 서비스 지속

성 보장, 생태계 기반 관리, 해양유산 

보존, 연안 해양 공간계획(CMSP), 

해양관측 및 매핑

데이터 통합, 해양지도 작성 (Ocean 

Mapping), 정책결정 수단인 데이터

보전상태, 회복상태, 재조림, 탄소

방출 순제로, 환경보전, 해안선 보호, 

아틀라스 발간

4. 해양과학 최고의 과학과 지식, 대중적 이해, 생

산성, 해양 산성화 

지구시스템 과학, 해양 관련 과학 및 

지식, 해양자료-정보, 해양특성 연구 

지원, 해양특성 파악

과학 중시, 과학지식 기반, 기반정보 

추적, 온실기체 저감력, 전통 지식 활용, 

탄소저장력

5. 해양자원 생태계와 자원, OCL 자원 해양탐사 지원, 탐사 및 매핑, 산호초 및 굴초, 습지, 해초장, 홍수림 

및 해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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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아틀라스 발간을 통해 ‘2030년도 30% 보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Table 2의 3항).

2.2.4 대국민 서비스(Table 1의 3항) 및 행정부 관련 조직(Table 1의 5항) 관련 핵심 단어 

해양정책에 대한 3대 행정부 간의 주요 강조점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 행정조직의 개편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행정부 자료의 행정부 관련 조직과 관련된 핵심 단어들 간에도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났다(Table 1의 5항). 대국민 서비

스라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강조점은 3대 행정부 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오바마 행정부

는 이용과 환경관리의 균형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성장, 합법적 해양이용 및 해양산업 촉진

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강조점을 둔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국민의 이익과 사유재산 존중 및 환경정의의 보장 등 건강

한 공동체에 대한 배려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의 3항).

2.3. 미국 해양정책의 대표적 핵심 단어와 우리나라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연동성

미국의 최근 3대 행정부 각각의 초기 해양정책 자료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었던 하나의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추출된 단

어들과 우리나라 해양환경 보전정책에 나타난 핵심 단어들과의 연동성을 파악해 보았다.

2.3.1 오바마 행정부의 연안-해양 공간계획(CMSP)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의 OCL 국가정책에 관한 2009년 6월 12일자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나타난 대

표적인 해양정책 관련 핵심 단어로서 ‘연안-해양 공간계획(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ning, CMSP)’을 선정하였다

(Table 1의 2항). IOP-TF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권고안(CEQ, 2010)에는 CMSP의 목표가 “OCL의 지속가

능하고, 안전하며, 확실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이용을 뒷받침하고, OCL 자원을 보호, 유지, 회복시키며, 회복력 있는 생

태계와 지속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태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국토해양 정책동향 분석을 연구한 우리나라의 2009년 12월의 보고서(국토해양부, 2009)에는 공간계

획이란 단어가 국가별로 미국(1회), 독일(2회), 유럽연합(3회) 등에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1999년 2월에 제정되었던 연안

관리법(법률 제5913호, 1999)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07호, 2018)이 제

정된 것은 2018년 4월이었다. 이는 미국의 CMSP가 공식화된 지 10여년 만의 일로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해양공간 

계획이라는 필요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법률 제정 이전의 정책 연구로서는 ‘해양공간 계획(MSP)제도 도입의 필요성’(채, 2009), ‘우리나라 해양공간 계획 이슈 

분석 및 제언’(남, 2010), ‘미국의 해양공간 계획(MSP) 정책 방향과 시사점’(최, 2010), ‘해양자원의 최적 이용을 위한 해양

공간 계획 수립 연구’(최 등, 2011) 등과 같이 미국 행정부의 CMSP 공식화 시점과 매우 발 빠르게 연동된 것으로 보이는 문

헌들이 있다. 또한 최근의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41번째인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에도 해양·연안 

공간 조성(과제 목표) 및 공간관리(주요내용) 등의 단어가 실려 있다(대한민국정부, 2022).

2.3.2 트럼프 행정부의 해양지도 작성(Ocean Mapping)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행정부의 자료에서 ‘해양지도 작성(Ocean Mapping)’을 대표적인 해양정책 관련 핵심 단어로 

선정하였다. “미국의 경제, 안보 및 환경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해양정책”으로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840,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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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8)을 발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 각서(Memorandum)인 “Ocean Mapping of the United 

State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Shoreline and Nearshore of Alaska”, 약칭 Memorandum on Ocean Mapping 또

는 해양지도 각서를 발표하였다. 이 각서는 스스로 “해양지도 작성, 탐사 및 특성 파악을 통해 미래 번영, 보건 및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지도 작성과 관련된 움직임은 주로 해양공간 계획의 추진과 맞물려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공단

(KOEM)에서는 사업의 하나로서 해양환경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해양환경정보시스템에는 각종 해양환경정보(해양

생태, 해양관측자료,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쓰레기, 연안주제도 등)를 지도화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해양환

경정보지도’가 포함되어 있다(해양환경 정보지도, 2022). 이와 관련된 생태계 지도는 2006년 10월에 제정되었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법률 제8045호, 2006)의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근거하고 있어, 

그 역사가 짧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2022)하고 있는데, 해양공간의 경제적, 과학적 통합관리를 위한 종합지도를 제공(해양수산부, 2022a)하고 있다.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07호, 2018년 4월 제정; 약칭, 해양공간계획법)의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근

거를 둔 이 서비스의 시작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1년 후인 시점이다. 연이어 발표된 해양수산부(2019)의 제1차 해양공간기

본계획(2019-2028)에는 “전 해역 해양생태계 서비스 공간 가치 지도화”가 들어 있어, 현재의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성요소의 하나로 해양생태계 가치 지도가 포함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 

2.3.3. 바이든 행정부의 2030까지 최소 30% 보전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자료에서 대표적인 해양정책 관련 핵심 단어로 ‘2030까지 최소 30% 보

전’(‘conserving at least 30 percent of lands and waters by 2030’, 또는 ‘30x30 Land and Water Conservation’, 또는 

‘30x30’)을 선정하였다. “국내외의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4008;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21, Feb. 01)에서 ‘2030까지 국토 및 영해의 최소 30%를 보전한다’라고 선언하여, 기후변화를 넘어서는 기

후위기에 대처하고 국정 중심의 하나로서 과감한 자연보전 정책을 천명하였다(Bryan and Smith, 2021). 

영국 환경부 장관 Rebecca Pow는 2021년 1월의 연설(‘A vision for UK seas’, Rebecca Pow, 2021)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대양의 30% 이상을 보호하려는 38개국의 선언체인 전세계 대양 동맹(Global Ocean Alliance)의 참여국 수가 계속 증

가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22) 사업(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22)에서도 2021년 7월 발표한 ‘2030년까지 자연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1차 세부안에서(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22), 21개의 목표 중 지구 대륙과 대양의 최소 30%를 

2030년까지 보전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20년 6월에 ‘생물다양성 2030 미래포럼’이 발족되어(환경부, 2020), EU에서 2020년 5월 28일 초

안을 발표한(Luena et al., 2022) ‘유럽연합 2030 생물다양성 전략 (EU, 2021)’과 함께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출 수 있도록, 육

지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채비를 시작한 바 있다. 또한 해양환경공단(KOEM)은 2021년 7월에 세계

자연보전연맹(IUCN)과 아시아 개발도상 6개국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 기반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여, 2030년까지 전 지구 면적의 30% 보호구역 지정 등의 국제환경보전 목표의 달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해양환경공단, 2021).

2021년 5월 제정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2)(대통령령 제31669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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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경제·산업·에너지·환경·문화 등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의 실질적

인 책임기구로 출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제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

장위원회로 개편되었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2). 이 위원회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가 

되게 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달성을 위한 한 분야인 ‘흡수 및 제거 분야’에서 해양생태계 및 환경 보전-보호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2021년 12월에는 흡수원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2018년 대비 26.7% 감축)을 UN에 

제출하였다(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2). 이와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에서 블루카본의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해양수산부의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에도 중요한 핵심 단어로 제시되어 있다(해양수산

부, 2022b).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갯벌(비식생, 저서규조류 등)

은 10 km2,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25년까지 15 km2, 2030년까지 105 km2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25년까지 385 km2, 2030

년까지 540 km2를 조성(해양수산부, 2022)하는 등의 생태계 보전-회복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의 

‘2030까지 최소 30% 보전’ 정책을 뛰어넘는 수준의 적극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해양정책 구현 사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3. 결  론

미국 해양정책의 거시적인 흐름에서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변천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행정부 3대에 걸친 해양정책

에 관한 참고자료를 요약해 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핵심 단어를 추적해 보았다. 정리된 모든 핵심 단어들을 5가지의 

세부 목적 유형(해양영토 이용/보전, 과학기술, 대국민 서비스, 정책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행정부 관련 조직 등)으로 분류하

고, 행정부별로 나누어 한 개의 종합적인 표를 작성하였다(Table 1). 

다섯 가지의 세부 목적 유형별로 3대 행정부 간의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3대 행정부를 통해 일관성이 높은 유형(예, 해양

영토 이용/보전, 정책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등)과 행정부 간에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는 유형(예, 대국민 서비스, 행정부 관련 

조직 등) 등이 있어 대조를 이루었다. 중간적 성격의 유형인 해양과학 기술 관련 핵심 단어들 가운데, 세세부 분야인 ‘해양과

학’의 핵심 단어인 과학, 지식, 해양시스템 및 특성 대한 이해 등은 행정부와 무관하게 뚜렷한 일관성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Table 2의 4항). 이는 과학지식 기반의 해양정책 관련 결정을 당연시하며 해양국가를 표방해 온 나라의 매우 강력한 국가경

쟁력의 근원이라 할 것이다. 

각 행정부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로서 2010년의 연안 및 해양공간 계획(CMSP), 2019년의 해양 지도작성(Ocean 

Mapping), 바이든 행정부의 2030년까지 영해 30% 보존 등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해양환경 정책과의 연동성을 살펴보았다. 

연안 및 해양공간 계획(CMSP)의 경우에는 미국 행정부의 CMSP 공식화 시점에 근접하여 매우 발 빠른 연동성을 보이는 문

헌들이 있었으며, 해양 지도작성 (Ocean Mapping)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공간 계획의 추진과 관련되어 이루어졌고, 그 시

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양지도 각서 발표 시점(2019년 11월)보다 오히려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1월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2030년까지 영해 30% 보존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호응이 주목할 만하였다. 이는 

2020년 5월 28일 발표된 ‘유럽연합 2030 생물다양성 전략(EU, 2021)’의 초안(Luena et al., 2022)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하여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관리한다는 목표가 이미 있었던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6월 ‘생물다양성 2030 미래포럼’이 발족되고, 2021년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해양과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해양환경 정책이 구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블루카본 계획이 포함된 해양수산부의 제4

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해양수산부, 2022b)은 매우 선제적이고도 창의적인 생태계 보전-회복 운동의 근원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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